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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/SW산업 분야, 국가 R&D분야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...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국회의원 전순옥 

 우리 산업 전반의 양극화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. 특히 유럽의 금융, 재정위기 등이 우

리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 이상의 경제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. 정

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등을 이야기하고, 적극 추진하고 있

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장동력 산업의 한 부분인 IT 산업의 양극화 문

제는 더 심각하다.                

 특히 대기업의 자회사 ‘일감 밀어주기’와 IT 산업의 독식 현상은 대기업의 빵집 사업 

진출 양상과 다를 바가 없다.  

 미국은 2008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에도, 2011년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

에 의한 일자리는 4만2000개나 창출되었다. 중소벤처의 놀라운 창의력, 실패를 두려워하

지 않는 기업가 정신과 이러한 과감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지원 아래, 스마트 

융합의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이 만들어 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다.  

 왜곡된 지배 구조에 의해 지배된 대기업의 거대자본과 조직은 새로운 경제 창출의 공간

을 만들 수는 없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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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들어선 MB 정부는 당시 대선 공약에서 매년 60만개씩 300만개 

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률을 8%에서 4%로 축소하겠다고 했으나, MB 정부는 청년들의 

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정보화 예산은 대폭 삭감한 반면, 한시적인 현장 

노동자 몇 천명과 토건 대기업을 위한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. 

  

 이 와중에 지경부는 SW 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IT 생태계의 암 덩어리를 제거할 수도 

있는 수술의 칼을 들게 되었다.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정책의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다.  

 SW 소프트웨어 산업 부가가치율(49.0%)은 제조업(22.3%)의 2.2배이고 소프트웨어 산업 

고용유발계수(12.9)는 제조업(6.8)의 1.9배에 해당하나,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규모는 

41.4조 원으로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0.9%에 불가하다. 그러나 자금지원이 대부분을 이

루는 지금까지의 반복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정책적, 경제적, 산업적 실효를 얻지 못했다.  

       

 그러나 금번과 같은 생태계를 변화시킬 법 개정 등의 강력한 정책은 의미 있는 도전이 

될 것이다. 그러나 본 의원은 입법 취지대로 실제 제대로 집행이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

있으며,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법의 재개정과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적

으로 하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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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위원회 
2012년 국정감사 

 
IT/SW산업 분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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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극화와  신성장동력 산업의  파괴된 생태계 

(IT 산업 분야의 심각한 양극화) 

 
1. IT 산업이 가지는 의미 (vs Non IT 성장률 비교) 
 
 

구분(조원, %) 2008  2009  2010  2011  
연평균 

성장률 

IT 

실질GDP 97.0  100.8  118.7  128.1  

9.7% 

성장률 6.8% 3.9% 17.7% 7.9% 

Non IT 
실질GDP 785.2  786.9  826.9  851.2  

2.7% 

성장률 2.1% 0.2% 5.1% 2.9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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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평균생산액(`10) 사업체수(`09) 비고 

IT 

중소기업 57.6억 23,392개 

`10  

IT중소기업 

비중  

98.3% 

대기업 8,654억 636개 

비교 
중소기업의 

150배 

중소기업의 비중 

97.3% 

2. IT 대기업/중소기업 양극화 
 
1) 대기업/중소기업간 평균생산액, 사업체수 현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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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(억원, %) 중소기업 대기업 계 
중소기업 

비중 

2011년 생산 952,454 2,347,845 3,300,299 26.7% 

2. IT 대기업/중소기업 양극화 
 
2) 대기업/중소기업간 2011년 생산액/비중 

-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9년 97.3%에서 2010년 98.3%로 증가 

- 평균 생산액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150배 

- 그러나 2011년 생산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26.7%에 불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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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IT 산업 수출 추이에 따른 양극화(1) 

구분 

(억불, %) 

수출현황 대기업 

중소기업  

비중 
중소기업 증감률 대기업 증감률 

2008 221  0.8% 1,091  10.4% 20.3% 

2009 186  -15.8% 1,024  -6% 18.2% 

2010 223  19.9% 1,316  28.5% 16.9% 

계 630 3,431 18.4% 

(출처: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관세무역개발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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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IT 산업 수출 추이에 따른 양극화(2) 

    -  Non IT 기업의 수출 비중  

- MB 정부에서 IT 부분의 성장률은 평균 9.7% 성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, 중소기업의 수출

비중은 더욱 줄어들어 2008년도 20.3%에서 16.9%까지나 떨어짐. 

 

- 반면 Non IT 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33.2% (2010년) 로  IT 분야 보다 다소간 높은    

  비중을 차지. 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IT 산업은 수출부문에서 양극화는 더 심각.  

(Non IT 수출 비중/ 출처: 중소기업청) 

구분 

(억불, %) 

수출현황 대기업 Non IT 

중소기업  

비중 중소기업 
증감률 

(2008년 대비) 
대기업 

증감률 

(2008년 대비) 

2010 779  -28.1%  2,345  28.7% 33.2% 



4. 파괴된 IT 산업 생태계 – IT 서비스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

순위 기업명 

2009 2010 2011 

매출액 
내부 

거래 비율 
매출액 

내부 

거래 비율 
매출액 

내부 

거래 비율 

1 삼성 SDS 2,494,052 63.05 3,626,580 63.11 3,952,470  73.76 

2 LG CNS 1,838,723 38.89 2,057,159 45.54 2,300,255  50.00 

3 SK C&C 1,312,564  66.42 1,475,223 63.89 1,619,101  65.46 

4 포스코 ICT 369,230 63.46 830,074 72.38 983,152  70.94 

5 현대 오토에버 536,873 79.39 563,149 90.89 668,165  89.27 

6 포스텍 (STX) 534,428 72.74 532,712 68.81 654,681  68.19 

금감원 공시자료, 2009~2011(단위 : 백만원, %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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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T 산업부문 중 SW산업은 국가 R&D 사업으로 의미 있는 지원을 하는 분야임에도 

불구하고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0.9% 점유에 불과 

 

-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그룹간 내부거래에 의한 경쟁력 상실 및 이로 

인한 산업 생태계파괴 

 

- 대기업-자회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에 저가로 

참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 

 

- 일감밀어주기 현상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됨. 삼성 SDS는 2006년 내부거래 비율

이 63.05%에서 2011년에는 73.76%까지 늘어났음. 금액으로는 2006년 2조 4천억에

서, 2011년 3조 9천억까지 증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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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공공 IT 서비스 분야의 수주 현황 

 
 – 공공부문도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해 왔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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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0년 당시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수주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83.8%이나, 금액기준

으로는 39%에 불과함. 

 

 - 대기업은 안일한 내부거래, 국가기관 등 공공시장에서의 안정적 시장 확보 등으로 국

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. 

 

- 애플, 페이스북, 트위터 등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 

옳았으나 중소기업을 볼모로 시장안일주의에 빠짐. 

 

-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4조 가까운 매출을 이뤄내는 삼성SDS 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

업의 시장을 넘보기 보다, 오라클을 대신할 순수 토종의 DB 개발, 스마트폰 시장을 예측

한 OS 등 세계시장을 향한 SW 개발 투자에 일찍부터 도전했다면, 세계 시장의 0.9% 점

유가 아닌 페이스북, 애플을 능가하는 IT 시장의 점령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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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IT산업 부문 고용 추이 
 
 

(출처: 중소기업청, KEA) 

- IT 산업부문 연평균 산업성장률이 9.7%이나, 고용 성장률은 3.7%로 저조한 성장률

을 보이고 있음. 

-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더욱 고용이 저조하여 2.4%의 연평균 성장률로 ‘고용 없는 성

장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. 

 

구분(천명, %) 2008 2009 2010 
연평균 

성장률 

IT 

중소기업 

397 401 426 
3.7% 

8.6% 1.0% 6.4% 

대기업 

361 362 378 
2.4% 

3.4% 0.4% 4.5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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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삼성전자의 고용 추이 

업체명 연도 
매출액 

(백만불) 

영업이익 

(백만불) 

증감율 

(%) 

국내고용 

(명) 

증감율 

(%) 

삼성 

전자 

2008 26,222  2,725  84,462 

2009 27,478  2,663  -2.3% 85,085 0.7% 

2010 33,034  3,554  33.5% 95,659 12.4% 

2011 45,194  6,790  91.1% 101,970 6.6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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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삼성전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국내고용 자료는 파악 불가로 지경부에서 알려왔으나, 삼성전자의 고

용 관련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음. 

 

- 스마트폰 등으로 가장 괄목할 성장을 이룬 삼성전자의 매출액, 영업이익 및 국내 고용

의 현황을 보면 ‘고용 없는 성장’의 문제는 더 심각. 

 

- 지난 해 국내 고용은 1만6173명 고용한 것에 비해, 해외 인력 고용은 지난 해 6만

7453명을 고용해 전체 11만 9800명으로 54%나 차지하고, 국내에서 1명 고용할 때, 

해외에선 4명이나 고용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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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정부 정책 지원 유형과 문제점(1) 

- 대부분의 정부지원이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자금부분에 편중 

-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닌, 기본 역량의 강화 및 생태계를 변화시킬 전향적인 법, 제

도 개편에 강력한 정책이 필요 (예: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2011.5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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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정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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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%, n=636, 중복응답 / 출처: 지식경제부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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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정부 정책 지원 유형과 문제점(2) 

   (출처 : IDC [2011.8]) 

- 다양하고 오랜 기간 지원한 IT/SW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의 저조한 비중과 

경쟁력 약화 지속 

- 특히 SW산업의 해외시장 비중은 0.9%로 지극히 저조하며,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점검

할 필요가 있음. 

- 또한,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단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창업에 편중된 사업 지

원의 문제 

- 지금까지 정책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필요 

 

구분 시장규모 해외시장비중 해외 경쟁력 순위 

IT 산업 1,076 6.5% 4 

SW 산업 83 0.9% 1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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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SW산업의 의미와 SW산업 진흥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도전의 시작(1) 

 

[ SW 산업의 특징 ] 

 

 - 소프트웨어 산업은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임. 

 

- 2011년 기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조 573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3.4배, 휴대폰 

시장의 5.7배 이상 

 

- 소프트웨어 산업 부가가치율(49.0%)은 제조업(22.3%)의 2.2배 

 

- 소프트웨어 산업 고용유발계수(12.9)는 제조업(6.8)의 1.9배에 해당  

 

-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규모는 41.4조 원으로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0.9%를 차지, 

세계 16위 수준임(미국 40.2%, 일본 9.2%, 영국 7.4%順) 

 



9. SW산업의 의미와 SW산업 진흥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도전의 시작(2) 

 

 
[ SW 산업진흥을 위한 법 개정 (2012.5.23.) ] 
 

- 유례없는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

 

- 대기업과 제조업을 통한 국부창출의 성공 그늘 뒤,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성장

의 SW산업 부터 시급히 조치하자는 정부의 결단임을 긍정적으로 평가 

 

- SW산업 생태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 조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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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왜곡된 IT 시장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혁신

적인 생태계 조성 정책이 요구된다. 

1) 현재 개정된(2012.5.23) SW 산업진흥법의 재개정 필요(1) 

 

-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의 3항에 의하면 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

하는 회사에 대하여는...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’라고 되어 있고, 

제24조의 2의 4항에는 ‘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

부 장관이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’ 라고 되어 있어 해당 법 집행의 의지와 법의 실

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. 

 

- 따라서 ‘제한할 수 있다’는 ‘제한한다’로 재개정하여, 국가기관장이 적용하지 않을 수 없

도록 원천적으로 부적용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하고, 위법시 제재 조치도 신설되어야 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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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현재 개정된(2012.5.23) SW 산업진흥법의 재개정 필요(2) 

 

-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의 2항의 3에 의해 ‘국방, 외교, 치안, 전력, 그 밖

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

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’에 한해 대기업이 참가 불가 예외 조항으

로 두고자 하는데, 이 예외 범위의 정함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편법이나 대정부 로비 등

에 의해 흔들림 없이,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한 

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최소로 적용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

지가 필요하며, 추후 명확한 정확한 범위규정이 정의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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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를 들어, 법 제24조의2제2항의 ‘국가기관 등’에 대한 법령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

는 바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에서는 위 “국가기관 등”의 하나로 “정부가 납입

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

정부와 「한국정책금융공사업법」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한국정책

금융공사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전액 출자(정부:9.74%, 한국정책금융공사:90.26%)

하고,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다시 전액 출자한 경우, 한국산업은행이 

“정부가 납입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”에 해당하는지, 

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음. 

 

- 국가기관 등의 범위를 규정한 ‘정부출자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 법의 취

지를 훼손할 수 있음. 특히 법제처의 법령 해석 의견으로는 국가기관의 적용 범위가 축

소될  우려가 있어, 시급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국가기관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

조치가 있어야 할 것.  



3) 현재 개정된(2012.5.23) SW 산업진흥법의 재개정 필요(3) 

 

-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의 2항 1에 의하면  ‘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

업자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’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가 

가능하다고 개정됨. 

 

- 그러나 대부분의 유지보수사업의 경우, 본 사업(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구축사업)을 진행

한 SW사업자가 이를 담당하면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

하고 있으나, 본 사업 역시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

의 전부 구축 사업으로 제한해야 함. 

 

- 따라서 ‘자신이 구축한’ 이란 범위가 ‘전부’ 인지 ‘일부’인지가 불명확함으로 ‘자신이 구축

한’ 을 ‘전부를 구축한’으로 재개정 되어야 함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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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현재 개정된(2012.5.23) SW 산업진흥법의 재개정 필요(4) 

 

- 또한,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는 편법 사례가 상당함. 1년 단위는 15억원이지만, 3년 단

위 등으로 묶어 장기 계속 계약을 하는 등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무력화(3년 단위로는 

45억원이 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능)시키고 있음.  

 

- 사업자가 교체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억

지스러운 이유를 감안하여 장기 계속 계약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연도 금액을 기준으로 

정부발주금액을 정의하여 대기업 참여 하한제도를 적용해야 하며, 이를 위한 법의 개정

이 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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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조) 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 계약 현황(2012.5. 현재) 

구분 사업수(개) 사업수 비중 계약금액(억원) 계약금액 비중 

대기업 137 9.0% 3,767 46.8% 

중소기업 1391 91.0% 4,285 53.2% 

합계 1528 100.0% 8,053 100.0% 

- 2012년 5월 현재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발주 기준 정보화 사업은 1,528개로 이 중 

137개 사업(9%)을 대기업이 계약 

 

-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된 2005년 대기업 제한 조치 이후 대기업의 공공시장에서

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고 2012년 5월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

53.2%까지 차지하는 아주 긍정적인 정책적 성공을 이루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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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업수(개) 사업수 비중 계약금액(억원) 계약금액 비중 

대기업 85 17.2% 1,659 61.6% 

중소기업 408 82.8% 1,032 38.4% 

합계 493 100.0% 2,691 100.0% 

(참조) (‘12년 5월말 기준 유지보수 현황 : 조달청 제공) 

- 또한, 이렇게 구축된 공공부문의 정보화 시스템들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

중소기업에 기술력 및 유지보수 능력에 대한 우려는 가질 필요가 없음. 

 

- 하지만,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 또한 비중을 줄

여가는 법개정 등 강력한 정책의 집행이 요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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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 IT 대기업 내부거래의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 

순위 기업명 

2009 2010 2011 

매출액 
내부 

거래 비율 
매출액 

내부 

거래 비율 
매출액 

내부 

거래 

비율 

1 삼성 SDS 2,494,052 63.05 3,626,580 63.11 3,952,470  73.76 

- 표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부문의 대기업 진입의 장벽이 높아지는 

추세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는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옴. 

- 즉, 대기업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

높여 가며, 페이스북 등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

이 옳았으나,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며 공공영역에서 좁아져 잃어가는 시장을 해

외시장이 아닌 대기업 자회사의 일감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안일하게 시장을 넓혀가는 

형국이 벌어진 것으로 여겨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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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부거래에 의해 4조 가까운 매출을 이뤄내는 삼성SDS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

장을 넘보기 보다, 오라클을 대신할 순수 토종의 DB 개발, 스마트폰 시장을 예측한 OS 

등 세계시장을 향한 SW 개발 투자에 일찍부터 도전했다면, 세계 시장의 0.9% 점유가 아

닌 페이스북, 애플을 능가하는 IT 시장의 점령을 예상할 수도 있음. 

 

- 따라서 1) 대기업/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, 2) 중소기업 시장 활성화, 3) 대기업의 내

부거래 차단 및 해외 시장 경쟁력 유인 등의 효과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동시

에 이뤄져야 함. 

  

- 즉, 공공부문의 대기업 진입 제한 및 대기업-자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강력

한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각각의 정책이 그 실효를 이룰 수 있지, 개별적으로 시간

적인 정책적 간극이 벌어질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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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위원회 
2012년 국정감사 

 
국가 R&D 분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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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R&D 성공률 98%의 패러독스(1) 

 

 - R&D 성공률 98%…성과물은 절반이 '낙제'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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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R&D 성공률 98%의 패러독스(1) 

- 우리나라 R&D 과제의 성공률은 98%에 이른다고 평가 

 

- 미국의 정부지원 R&D 혁신성과 및 사업화 비율은 평균 10%에 불과 

 

- 과제 성공률은 높지만, 정작 연구 결과의 질은 상대적으로 빈약 

 

- 정부지원 R&D 과제의 결과물이 세계적 원천기술로 인정받거나 큰 시장을 창

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. 

 

- 연구가치가 얼마나 높은지,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성공 

가능성이 높은 과제들 중심으로 기획하고 지원해 온 탓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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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공은 했으나 쓸모 없는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재 국가 R&D 사업의 

현실 

 

- 정부지원 R&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06년 7,672건에서 2010년 

1만 7,969건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3.7% 증가 

 

- 그러나, 이들 중 우수특허(전문가 평가 80점 이상) 비율은 외국인 특허의 약 5분의 

1 수준에 불과(특허청) 

 

- 특허 1건당 평균 특허료 수입은 선진국 기관의 100분의 1에 불과하며, 출연(연) 등

록 특허의 질적 평가 기준 S등급을 받은 특허는 전체의 6.5%에 불과하며 B등급 이

하의 평가를 받은 특허가 63%를 차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

 

1. R&D 성공률 98%의 패러독스(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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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R&D 성공률 98%의 패러독스(2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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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&D 지원체계의 '구멍'으로 한 해 허비되는 돈을 전문가들은 약 3조원으로 추정 

-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'반값등록금'에 올해 투자된 정부 예산(1조7,500억원)의 

2배에 가까운 액수 

- "국가 연구개발(R&D) 예산의 20%는 심하게 말하면 의미 없이 날아간다고 봅니다. 

한해 전체 국가 R&D 예산이 15조원 정도이니 3조원이 허비되는 셈입니다. 연구자들

이 담을 쌓고 폐쇄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중복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녹색기

술이 각광을 받으니 태양에너지 분야에 정부 연구소 20군데가 달려들었다. 중복 연구

라도 경쟁이 보장되면 좋다. 하지만 지금은 담벼락이 쳐 있는 자기 안마당에 100m 선

을 그어놓고 혼자 달리는 식이다. 담을 허물고 함께 달려야 낭비를 줄이고 연구 효율도 

높일 수 있다.” [김도연 국가과학기술 위원장 조선비즈 2011.8.27 인터뷰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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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 (기술수출 기준)(1) 

구분 

2008 2009 2010 

R&D 기술수출 R&D 기술수출 R&D 기술수출 

생명과학 

552,935 $9.1 557,799 $14.4 610,306 $4.3 

기계 

1,163,299 $561.1 1,530,874 $735.7 1,708,193 $730.1 

전기.전자 

1,019,551 $1,545.1 1,097,857 $2,373.0 1,165,105 $1,369.0 

정보통신 

1,424,644 $291.7  1,372,574 $264.8  1,443,542 $1,138.9  

(뒷면 계속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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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 (기술수출 기준)(1) 

구분 

2008 2009 2010 

R&D 기술수출 R&D 기술수출 R&D 기술수출 

보건 의료 
564,781 $25.5 833,289 $22.8 1,004,730 $12.7 

에너지 자원 
574,994 $8.5 688,541 $8.0 940,843 $4.7 

건설.교통 
862,303 $49.1 836,365 $87.4 747,152 $32.5 

기타 
3,673,790 $39.5 4,426,110 $75.8 4,869,912 $52.7 

총합계 

9,836,297 $2,529.6 11,343,409 $3,581.9 12,489,783 $3,344.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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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 (기술수출 기준)(2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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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 (기술수출 기준)(2) 

- R&D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볼 수 있고, 수출의 추이를 통해 R&D 유발 효과 추

이를 비교함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됨. 

 

- 주관적인 성과 분석이 아닌 객관적 비교 지표로 의미 가짐. 

 

- 기술수출은 특허 판매, 기술거래, 상표 사용권, 실용신안, 기술정보, 기술서비스 등

을 포함. 

 

- R&D 성과의 time lag 특성으로 투입 대비 성과 산출에 어려움 있으나, 기술수출 

추이를 비교해 봄으로 R&D의 성과 평가에 의미가 있음. 

 

- 국가 전체 R&D 투자의 꾸준한 증가율에 비해 기술수출의 증가율은 저조함. 

 

- 현 성과지표 중 하나인 특허 출원 등의 숫자 늘리기가 아닌 실제 기술수출을 통한 

경제적 성과 등을 추적 관리하여 향후 성과 지표로 검토되어야 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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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 (기술수출 기준)(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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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R&D 투자 vs 산업유발 효과 (기술수출 기준)(3) 

- 정보통신분야의 R&D 투자는 1조 4천억으로 기계분야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

나, 기술수출 추이 관점에서의 성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. 이에 대한 상세 문제 분석

을 통한 R&D 성과분석의 필요가 있음. 

 

- 전기전자분야의 R&D 투자는 1조1천6백억으로 기계, 정보통신분야 다음으로 많은 투자

를 하고 있으나, 기술투자 성과면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. 역시 이에 대한 

상세 분석을 통한 R&D 지원 정책을 분석해 볼 필요 있음. 

 

- 기계분야는 가장 높은 R&D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, 기술수출 실적은 의미 있는 

증가율을 보이지 못함. 

 

- 건설교통, 생명 바이오, 에너지 등의 합계 R&D 투자는 약 3조5천억에 달하지만, 기술수

출 실적은 아주 미약함.  이 분야의 R&D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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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R&D 투자성과의 문제점 및 지경부 R&D 투자 성과 분석(1) 

1) 2010년 특허 성과분석 총괄현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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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ʼ10년에 발생한 국내특허 출원은 총 17,969건으

로 전년대비 20.6%(3,064건) 증가 

 

- ʼ10년에 발생한 국내특허 등록은 총 4,641건으로 전년대비 0.9% 증가(42건) 

 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ʼ10년에 발생한 해외특허 출원은 총 2,383건으

로 전년대비 40.0%(681건) 증가 

 

- ʼ10년에 발생한 해외특허 등록은 총 505건으로 전년대비 25.2%(△170건) 감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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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지경부 R&D 성과분석(1)  

(자체평가) 

- 논문, 특허 및 사업화와 연계 강화 

- (논문) `10년 SCI 논문 수 3,467건 - 국가 R&D  대비 14.5% 

- (특허) `10년 특허출원, 등록건수 11,760건 - 국가 R&D 전체 특허의 52% 차지. 

- (사업화율) `08~`09년 R&D 과제 4,766건 중 1,846건에서 매출 발생하여 사업화율

은 38.7%  

3. R&D 투자성과의 문제점 및 지경부 R&D 투자 성과 분석(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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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지경부 R&D 성과분석(1)  

(성과평과분석) 

 

- 논문, 특허 및 사업화의 연계는 단순 합산에 의한 성과 지표는 한계 

 

- 특허는 출원보다 등록에 비중을 두고, 특허 등록률을 지표화 할 필요 

 

- 설문조사 방식의 사업화건수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기술료 징수를 성과 지표에 비

중을 둘 필요 

 

- 연간 특허 출원 및 등록 추이 분석이 요구됨. 

    

47 



2) 지경부 R&D 성과분석(2)  

구분 2008 2009 2010 증감율 

출원 6,961  7,203  9,726  39.7% 

등록 2,794  1,748  2,034  -27.2% 

(특허등록율) (40.1%) (24.3%) (20.9%)   

기술료징수건 2,962  1,693  1,838  -37.9% 

기술료징수액 1,612.6  997.6  1,435.6  -11.0% 

사업화건수 2,227  2,597  2,961  33.0% 

SCI논문 2,892  2975 3467 19.9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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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 지경부 R&D 성과분석(2)  

- 지경부 R&D의 국내출원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는 성과위주의 관리 결과 

 

- 반면, 특허 등록은 감소하여, 2008년 대비 2010년의 증감률은 -27.2% 

 

- 이는 성과관리에 의한 출원은 쉽게 할 수 있으나, R&D 질면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보

여주는 결과 

 

- 성과위주의 관리 지표인 사업화 건수도 역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0년 증

가률은 33%이나, 실질 성과 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기술료 징수 건수는 감소하여 

2008년 대비 2010년 감소률이 -37.9%에 이름. 

 

- 이는 지경부 R&D 자체 성과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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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R&D 투자성과의 문제점 및 지경부 R&D 투자 성과 분석(2) 

1) 해외 특허 성과분석(미국기준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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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 특허 출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5.7%에 이름. 

 

- 미국에서의 해외 출원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, 등록 건수는 2008년 438건에서 

2010년에는 315건으로 123건이나 줄어듬. 

 

- 증감률에 있어서도 2008년 대비 28%나 감소 

 

- 지경부의 `10년 해외 특허 출원수는 1,421건이나 등록수는 200건으로 등록률이 

14.1%에 불과하며 국내 특허등록률(20.9%) 보다도 낮음. 

 

- 특허출원수란 성과위주에만 매달리고 특허의 질면에서는 하락하고 있음을 방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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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경부 R&D 사업 자체 성과 평가의 문제점 

    (국가 R&D 상위 평가 보고) 

1) `11년 지경부 국가 R&D 상위 평가 결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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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경부 자체평가에서는 매우우수(4), 우수(1), 보통(19), 미흡(3)으로 평가했고, 평균 

점수는 76.8로 상위평가와는 12.4의 편차를 보여 자체평가에 너무 관대하고 R&D 사

업성과에 대한 안일함이 보임. 

 

- 특히 ‘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 기술개발 사업’은 자체평가 76점과 상위평가 52.2

의 편차가 23.8이나 되어 R&D 성과 평가에 대한 사업주체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관

여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김. 

 

- 앞서 분석과 내용과 같이 R&D 과제도 성공이 보장된 안전한 과제가 아니라 모험적

인 과제에 도전하도록 유도해야 함. 

 

- 시범 실시해 오던 성실실패를 확대 적용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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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(1) 

- 사업목적 : SW･컴퓨팅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SW･컴퓨팅 분야의 산업경

쟁력을 제고하고,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

중요한 R&D 사업 

 

- 연간 1,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R&D 사업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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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(1) 

- 그러나 자체, 상위평가간에는 높은 편차를 보이며, R&D 사업의 추진 및 성과

분석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요구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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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(2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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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(2) 

- 해당 사업의 목적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화와 기술이전 등 기술료 

징수 등의 평가 지표가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 가

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성과 지표 및 기준에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결여됨. 

 

 

- 또한 핵심지표 ‘특허출원･등록건수’에서 국내와 국외 특허는 출원과 등록에 소요되

는 노력과 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, 성과가 창출되었을 때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

다르므로,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관리해야 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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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(1) 

[ 사업목적 ] 

-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산업기술 7대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

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,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

잠재력을 확충 

- 14대 지식경제 산업분야 중 바이오･차세대의료기기 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집

중 지원  

- 2015년 바이오 분야 세계 7위 진입 / 2018년 차세대 의료기기 세계 5위 진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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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ʼ10년까지 기 투자액 : 2,027억원 집행 

 



3)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(2) 

- 그러나 자체, 상위평가간에는 23.8점이란 아주 높은 편차를 보이며, R&D 사업의 

관리와 성과관리 등에 문제가 많음. 

 

59 



3) 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(2) 

- 핵심지표 ‘특허’의 경우, 특허 ‘출원’과 ‘등록’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측정산식

이 필요 

 

-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,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보

완될 필요가 있음. 

 

- 특허･논문실적이나 대표적 기술개발 업적에 대한 양적 달성도에 비해 해당 기술･산

업 분야나 기타 관련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

관련 근거가 제시도 부족 

 

- 연구비 투자 규모 대비 상용화 실적 등이 경제, 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

고 보기 어려움(연 900억 이상 투자규모에 비해 20개 사업화 달성과제에서 42억 매

출발생, 평균 2.2억원 수준에 불과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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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해양레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

- 사업목적 : 국내외 해양레저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, 요트 등 해양레저

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

 

- 해양레저장비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업계 생산성 향상과 관련 핵심부품 소재 

기술경쟁력 향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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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해양레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

- 핵심지표인 ‘사업화 성공률’은 사업화 성공과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

므로, 향후 사업화 성공의 판단 기준을 ‘매출 발생건수’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

할 필요가 있음 

 

- 핵심지표 ‘신제품 매출액’의 경우, 총 매출액 규모는 외부환경변화에 더욱 민감하

게 변화하는 측정지표로서 사업의 목적 달성에 의한 성과발생을 적절히 반영한다

고 보기 어려우므로, 향후 ‘전체 매출액 대비 신제품 매출 발생비율’ 등으로 개선할 

필요가 있음. 

 

-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 지표의 다양한 적용이 아닌, 지나치게 일률적인 성과 지

표를 적용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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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치는 글] 

 

 ‘비아그라’로 유명한 미국 제약회사 [화이자]의 2010년도 연구개발(R&D) 예산은 10조 

원이 넘는다. 우리나라 정부 전체 R&D 예산의 70%에 육박하는 규모이다. 그런 [화이자]

의 R&D 실패율은 96%이다. 성공률이 4%라는 얘기이다. 하지만 성공을 하면 연 매출액 

19억 달러로 그 효과는 엄청나다.  

 

 하지만 우리 나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R&D 과제의 성공률은 98%에 이

른다. 실패률이 불과 2%라는 것이다. 2008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부품소재 기술

개발사업에 있어 기술개발 성공률은 78.6%, 사업화 성공률은 62.5%로 나타났다. 그런데 

그 성공한 사업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?  

 

 2010년 OECD 통계기준에 의한 우리 나라의 기술수출액은 33억 4천5백만달러로 전년보

다 237백만달러 감소(-6.6%) 하였고, 기술도입액은 102억 3천4백만달러를 기록함으로 기

술무역수지는 68억 8천9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. 

 사업화 성공률이 낮음이 문제가 아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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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률을 높이고 성과가 있다고 하는 R&D 정책과 관리가 문제인 것이다.  

 연구주체들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손쉬운 연구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 번 연구비 확

보를 위해 애초부터 안전한 과제를 기획하고, 지원 기관은 성공 확률이 높은 과제 위주로 

선정해 왔다.  

 R&D의 진정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, 매년 십수조의 투자를 하지만 원천기

술로 인정받거나 대규모 시장을 창출한 사례는 극소수다. 즉,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달

성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낮게 잡아 달성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.  

 

 이제는 창조형 연구개발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. R&D 과제도 성공이 보장된 안전한 

과제가 아니라 모험적인 과제에 도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. 이를 연구자 개인이나 기업, 

지원 기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. 정책적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.  

 

 앞으로도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공부하고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

책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자 한다.  

 

2012. 10. 24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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